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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반덤핑 조사 현황과 실무상 유의점 

 

저자：변호사 테즈카 타카시／변호사 다이몬 유카／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 (※) ())이 정 

 

(() (※) ())외국법 사무 변호사 미등록 

 

1. 서문 

 

최근 일본에서도 반덤핑(부당한 염가판매) 조사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로, 최근에는 

중화인민공화국(홍콩지역 및 마카오지역 제외)산 흑연전극(원통형으로, 주로 전류에 의한 

열로에서 철 스크랩을 용해하는 전기로의 전극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부당한 염가판매  

관세 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해당 뉴스레터에서는 그동안의 무역구제 안건 처리 경험 등을 

바탕으로, 일본의 반덤핑 조사 현황 및 절차, 그리고 실무상 유의사항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2. 조사 현황 

 

일본의 관세정률법은 100 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조사당국이 반덤핑(Anti-Dumping, 

AD) 조치를 취한 적은 없었습니다. 1930 년대에 3 건의 조사가 실시된 이후로 60 년간  

AD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1993 년 처음으로 AD 과세가 이루어졌습니다1. 현재, 다른 

나라에 비해 일본은 무역구제조치 발동 건수가 적은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사 및 조치 

                                                      
1 시바야마 센리 「일본이 반덤핑 조치를 취하지 않은 70 년 동안」. 

https://www.aplawjapan.com/en/professionals/takashi-tezuka
https://www.aplawjapan.com/en/professionals/yuka-daimon
https://www.aplawjapan.com/en/professionals/cheng-li
http://www.world-economic-review.jp/impact/article207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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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국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정보를 바탕으로, 아래에 그 개요2를 정리하였습니다 

 

 

표 1 일본의 중화인민공화국을 대상으로 한 반덤핑 조사 개요3 

품목명 조사기간 과세 기간  대상 기업 세율 

페로실리콘망간(관세정률

법 별표 제 7202.30 호에 

기재) 

1991. 11. 29 -

1993. 2. 3 

1993. 2. 3 -

1998. 1. 31 
중국야금진출구공사 

사천분공사, 

중국야금진출구총공사, 

중국야금진출구공사 

길림철합금분공사, 상하이시 

오금광산진출구공사, 

중국유색금속진출구총공사 

절강분공사 등 

4.5 %, 

10.1%, 

11.3%, 

19.1%, 

8.5%, 

8.5%. 

전해이산화망간(관세율법 

별표 제 2820.10 호에 

기재) 

2007. 4. 27 - 

2008. 8. 22 

2008. 9. 1 -  

2029. 2. 25 
귀주홍성발전대룡업유한책임공

사, 샹탄전기과학기술유한공사 

등 

34.3%, 

46.5% 

톨루엔디소시아네이트(관

세율표 제 2929.10 호에 

기재) 

2014. 2. 14 - 

2015. 4. 14 

2015. 4. 25 -

2020. 4. 24 
창저우대화그룹유한공사, 

상해바스프우레탄유한공사 등 

69.4% 

(일률) 

수산화칼륨(관세율표 

제 2815.20 호에 기재) 

2015. 5. 26 -

2016. 8. 2 

2016. 8. 9 -

2026. 8. 12 

UNID Jiangsu Chemical 

Co.,Ltd.(중국 UNID), Jiangsu 

OCI Chemical Ltd.(중국 OCI) 등 

73.7% 

(일률) 

고중합도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관세율표 

제 3907.61 호에 기재) 

2016. 9. 30 -

2017. 12. 15 

2017. 12. 28 

-2028. 2. 2 
화윤포장재유한공사, 

원방공업(상해)유한공사, 

절강만개신재료유한공사, 

해남일성석화유한공사 등 

39.8%, 

51.0%, 

51.4%, 

53.0% 

탄소강 용접식 

피팅(관세율표 

제 7307.93 호) 

2017. 3. 31 -

2018. 3. 14 

2018. 3. 31 -

2023. 3. 30 
영구 랴오허기계관건유한공사, 

영구시북방관건유한공사, 

허베이성천관건집단유한공사 

등 

57.3% 

(일률) 

 

                                                      
2 표 1 의 사례는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하는 흑연전극에 관한 조사 사례까지 조사가 실시된 것에 한합니다. 본 

뉴스레터 작성 시점에 해당 날짜 이후에 조사가 실시된 것에 대해서는 아래 주 3 의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일본 경제산업성 HP 일본 조사사례 반덤핑관세(AD) 조치 

https://www.meti.go.jp/policy/external_economy/trade_control/boekikanri/trade-remedy/investigation/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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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스(클로로프로필) 

인산염(관세법 별표 

제 2919.90 호) 

2019. 9. 26 -

2020. 9. 16 

2020. 9. 17 -

2025. 9. 16 
태주서세특신소재유한공사, 

태주신안난연재료유한공사, 

부동화학유한공사, 

마루야화학무역(상해)유한공사, 

양주천화신소재유한공사 등 

37.2% 

(일률) 

 

용융아연도금철선(관세율

법 별표 7217.20, 

7229.90 호에 기재) 

2021. 6. 14 -

2022. 12. 7 

2022. 12. 8 -

2027. 12. 7 
베카르트(청도) 

강선제품유한공사, 

천진화원시대금속제품유한공사

, 천진화원선재제품유한공사 

등 

26.5%, 

41.7% 

 

 

일본 경제산업성 발표 데이터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은 일본에서 처음으로 반덤핑 관세 

조치를 취한 대상국 중 하나이며, 지금까지 일본에서 반덤핑 조사 건수가 가장 많은 

대상국입니다. 이 외에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노르웨이,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 인도네시아 

공화국, 호주, 스페인, 한국 등도 반덤핑 조사 대상국4입니다. 

 

 

3. 조사기관 

 

반덤핑 조사는 일본의 경제산업성, 재무성 등으로 구성된 조사팀(조사기관)에 의해 실시됩니다. 

 예를 들어, 2024 년부터 중국산 흑연 전극에 대한 반덤핑 조사(이하 '중국산 흑연 전극 AD 

조사')에서는 경제산업성과 재무성에 의한 합동 조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5. 조사 당국은 일본 

국내 업계가 제출한 조사 신청서를 접수하고 덤핑, 피해 및 인과관계에 대한 증거를 검토한 후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6. 반덤핑 조사는 크게 덤핑 조사와 피해 조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해외 생산자 등에 대한 덤핑조사는 재무부 관세청 관세국 관세과 특수관세조사실에서 

담당합니다. 조사개시가 결정된 후 조사대상 화물의 공급자(해외 생산자 및 및 수출자)는 

재무성에서 송부한(또는 재무성 또는 경제산업성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확인서 및 질문서 등을 

모두 관세국 관세과 특수관세조사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 재무부에서 송부하는 서류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도 포함되며, 손해에 대해서는 국내 판매량의 감소나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판매가격에 전가하지 못하여 영업 이익이 감소하는 등의 실질적 손해, 또는 실질적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우려가 있다고 주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무부 관세국 관세국 관세과 특수관세조사실은 1 년(반덤핑 협정에서 

                                                      
4 상동 

52024 년 4 월 24 일자 경제산업성 보도자료(재무성 동시 발표) 「중화인민공화국산 흑연 전극에 대한 부당한 저율관세 

부과에 관한 조사를 개시합니다」. 

6 경제산업성 무역경제협력국 무역관리부 특수관세 등 조사실 「반덤핑(AD)조치의 효과와 활용」(2020 년 4 월) 8-9 

페이지 

7 세관 HP 부당저렴판매관세(덤핑방지세) 제도에 대하여 

https://www.meti.go.jp/policy/external_economy/trade_control/boekikanri/trade-remedy/investigation/kokuendenkyoku/data/20240424_NewsRelease.pdf
https://www.meti.go.jp/policy/external_economy/trade_control/boekikanri/trade-remedy/investigation/kokuendenkyoku/data/20240424_NewsRelease.pdf
https://www.meti.go.jp/policy/external_economy/trade_control/boekikanri/trade-remedy/petition/data/2404_AD_kouka.pdf
https://www.customs.go.jp/tokusyu/hutou_gai.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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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된 기간으로, 최대 6 개월 연장 가능)에 걸쳐 조사를 실시합니다8 . 조사대상 해외 생산자 

등이 다수인 경우 샘플링을 실시하여 보통 2~3 개 업체 정도로 좁혀집니다. 

 한편, 피해조사 및 국내 생산자 등에 대한 조사는 경제산업성에 설치된 무역경제안전국 

무역관리부 특수관세 등 조사실이 진행합니다. 반덤핑 조사 기간 동안은 일본 국내 조사대상 

화물 생산자 및 조사대상 화물의 산업상 사용자의 확인서 및 질문서 등을 모두 무역경제안보국 

무역관리부 특수관세 등 조사실에 제출하게 됩니다9. 제출된 자료에 근거하여, 조사 대상화물의 

수입이 일본 국내 산업에 미치는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 유무에 대해 판단을 하게 됩니다. 

 

 

4. 조사 절차 및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일본의 반덤핑 조사의 근거 규정이 되는 협정・법령 등10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 6 조 

·  1994 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 6 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반덤핑협정) 

·  관세정률법 제 8 조 

·  부당한 저가판매관세에 관한 법령 

·  부당한 저가판매관세 관련 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반덤핑 조치는 원칙적으로 일본 국내 사업자의 신청과 정부의 조사 절차를 거쳐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발동됩니다. 조사 대상인 해외 생산자-수출자 측면에서 본 조사 절차는 아래 

그림 1 과 같습니다11. 

                                                      
8 경제산업성 HP 무역구제조치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2-9 

9재무성・경제산업성「부당저렴판매관세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것을 요구하는 서면의 작성요령」（2020 년 4 월） 

3 페이지 

10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무역구제조치에 관한 법령 목록 

11 경제산업성 무역경제협력국 무역관리부 특수관세 등 조사실 「반덤핑(AD)조치의 효과와 활용」（2024 년 4 월）9p 

https://www.meti.go.jp/policy/external_economy/trade_control/boekikanri/trade-remedy/faq/index.html
https://www.meti.go.jp/policy/external_economy/trade_control/boekikanri/trade-remedy/petition/data/20230401adgl_tebiki.pdf
https://www.meti.go.jp/policy/external_economy/trade_control/boekikanri/trade-remedy/law/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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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후술하는 '팩트 어베일러블(Facts Available)'이라는 제도가 적용되어, 

매우 높은 부당한 저가매각 과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사에 적절히 대응한 경우, 

일반적으로 신청인이 신청서에서 제시하는(추정에 근거한 12 ) 부당한 저가판매 과세 금액보다 

상당히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대체 국가 선정 및 팩트 어베일러블의 적용 

 

부당한 저가판매차액률(덤핑마진) 산정 시 시장경제국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경우 해당 

수출국의 국내 판매가격이나 생산비용과 수출가격을 비교하여 산출합니다. 중국은 

비시장경제국으로 분류되지만,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면서도, 정부가 경제에 상당한 관여를 

하는 체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중국은 시장경제국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향이 

강하며, 비시장경제국으로서의 인정은 덤핑 조사 절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01 년에 

중국이 WTO 에 가맹했을 때의 가맹 의정서 제 15 조에 근거해, 다른 가맹국은 중국을 

비시장경제국(Non-Market Economy: NME)으로서 취급하는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WTO 회원국은 중국의 국내 판매가격이나 생산원가가 아닌 제 3 국(대체국)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반덤핑 조사를 실시하여 국내 판매가격에 상응하는 가격을 사용할 수 있다고 

                                                      
12 신청인은 어느 정도의 부당저렴판매관세가 부과될 것인지 신청서에 기재합니다. 부당저렴판매관세는 국내 

판매가격 등(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을 비교하여 산정됩니다. 그러나 신청인은 이러한 정상가격이나 수출가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이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추측하여 기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부당한 저율관세 부과 금액이 실제 상황과 동떨어진 부당하게 높은 금액으로 기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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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취급은 최장 15 년으로 되어 있으며, 2016 년 이후에는 중국을 

시장경제국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미국을 비롯한 국가들은 여전히 중국을 

비시장경제국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유로는 국가의 과도한 보조금과 저금리 

대출, 환율이 완전히 시장에서 결정되지 않았다는 인식을 들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중국 수출 

제품에 대해 높은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기 쉬워졌습니다. 

 실무에서는 대체국 선정 기준으로 경제발전 수준, 동종 제품 생산 및 판매 여부, 정보 입수 

가능성, 법적 안정성 등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실례를 살펴보면 중국의 대체국가로 

멕시코, 우크라이나,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등이 선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관련 당사자의 

의견도 고려됩니다. 이에 따라 비시장경제국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서가 중국 생산자 등에게 

발송됩니다. 이 질문서 중 일부는 시장경제국 기업과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회신할 

수 있지만, 현재 중국 생산자가 시장경제국과 동일한 대우를 받은 사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근 사례인 중국 흑연 전극 AD 조사에서는 일본 당국이 조사한 결과, 호주, 프랑스, 독일, 

인도,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러시아, 스페인, 우크라이나, 미국, 일본이 대체 

국가로 선정되어, 그 중 독일과 일본에 있는 2 개사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았습니다13. 

 또한, 반덤핑협정 제 6.8 조에 따라 조사대상 기업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예: 

확인서 및 질문서 미제출) 또는 조사를 현저히 방해한 경우(예: 불성실한 답변이나 모순된 답변 

제출, 현지조사 거부 등) 조사당국은 '팩트 어베일러블(Facts Available)'에 근거하여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4 . 반덤핑협정 부속서 II 에는 Facts Available 로 사용할 수 있는 

사실 등으로 공표된 데이터나 신청자로부터 제공된 정보 등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팩트 

어베일러블이 적용될 경우, 통상보다 높은 부당저가판매차액비율이 산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결과적으로 더 높은 비율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사대상 기업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6. 현지 조사, 잠정 결정 및 잠정 과세 

 

그 후 조사가 진행되어 현지조사라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현지 조사는 일본 조사 당국이 

실제로 해외 생산자의 사옥을 방문하여, 그때까지의 답변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조사 당국은 사전에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서를(보통 현지 조사 약 2 주 전)에 발송합니다. 또한, 

현지 조사 현장에서 추가적인 질문이나 확인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기간은 보통 4~5 일 

정도인 경우가 많지만, 최근에는 조사 당국이 실제로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전에 질문사항 등이 송부되는 점은 현지 방문 조사와 동일하지만 

온라인 조사가 2~3 일 정도로 기간이 더 짧습니다. 이는 실제 방문 조사에서는 공장 시찰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반면, 온라인 조사에서는 그것이 생략되는 것이 그 이유로 보입니다. 현지 

                                                      
13 중국 흑연 전극 AD 조사 중간 보고서 37 페이지 

141994 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 6 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반덤핑 협정) (METI/경제산업성) 

https://www.meti.go.jp/policy/external_economy/trade_control/boekikanri/trade-remedy/investigation/kokuendenkyoku/data/20250228_cyuukan.pdf
https://www.meti.go.jp/policy/external_economy/trade_control/boekikanri/trade-remedy/law/ad/ADagreemen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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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가 끝나면 현지 조사 보고서가 작성됩니다. 현지조사보고서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수락한 

기업 측에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현지조사가 종료되고 덤핑이 존재하거나 피해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경우, 잠정 결정이 

내려져 잠정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이전에는 잠정 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았으나 

최근 사례에서는 거의 모든 사례에서 잠정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잠정 과세는 법령상 

조사 개시 후 60 일 이후부터 가능하지만 일본의 실무에서는 조사 개시 후 8 개월에서 10 개월 

정도 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정 결정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7. 최종 결정 

 

그 후, 중요 사실의 공개라고 불리는 지금까지의 조사 개요를 담은 문서가 이해관계자에게 

공개됩니다.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제출 등을 거쳐 최종 결정이 내려지고, 덤핑, 일본 

국내시장 피해 및 이들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부당한 저율관세가 부과됩니다. 과세 기간은 

최장 5 년이지만, 일정 요건하에 연장할 수 있습니다. 

 

 

8. 기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외 생산자를 포함하여 이해관계자가 제출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등의 서류는 모두 이해관계자에게 공개됩니다. 이 서류에는 기업비밀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답변서 등을 제출할 때 이해관계자에게 공개되는 “공개판”과 “비공개판”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기업비밀정보는 보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9. 맺음말 

 

 국제 시장에서의 법적 환경은 복잡하고, 중일 양국의 반덤핑 법제도와 조사 절차는 각각 다릅니다. 

중국 기업이 일본 당국의 반덤핑 조사를 받을 경우, 조사 절차 및 대응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한 

것을 부정할 수 없으며, 적시에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 결국 부당하게 고율의 덤핑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반덤핑 조사가 개시된 경우, 일본의 반덤핑 법제도를 잘 

이해하고 적절한 대응책과 다양한 제안을 제공할 수 있는 일본의 변호사와 신속하게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사무소 통상팀은 풍부한 반덤핑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이 신속하게 대응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최대한 불리한 결과를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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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필자・문의처 

본 뉴스레터에 관한 일반적인 문의는 아래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변호사 테즈카 타카시（파트너, 제일도쿄변호사회） 

  Email: takashi.tezuka@aplaw.jp 
   

변호사 다이몬 유카（파트너, 제일도쿄변호사회） 

  Email: yuka.daimon@aplaw.jp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 이 정（어소시에이트, 베이징시변호사회） 

  Email: cheng.li@aplaw.jp 

*외국법 사무 변호사 미등록 

 

  저희 사무소의 뉴스레터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뉴스레터 신청 양식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전 뉴스레터는 이곳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도쿄 사무소 

〒100-0011 도쿄도 치요다구 

우치사이와이쵸 2-2-2 후코쿠 

생명 빌딩 (종합안내:16F) 

  

오사카 제휴 사무소 

〒530-0005 

오사카부 오사카시 기타구 

나카노시마 2-3-18 

나카노시마 페스티벌 타워 16 층 

후쿠오카 제휴 사무소 

〒810-0001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주오구 텐진 2 초메 

12-1 텐진 빌딩 10 층 

  

뉴욕 제휴 사무소 

1120 Avenue of the Americas, 4th 

Floor 

New York, New York 10036 

  

런던 사무소 

85 Gresham Street, 

London EC2V 7NQ, United 

Kingdom 

  

프랑크푸르트 제휴 사무소 

OpernTurm (13th Floor) 

Bockenheimer Landstraße 2–4, 

60306 Frankfurt am Main, 

Germany 

  

브뤼셀 사무소 

CBR Building, Chaussée de la 

Hulpe 185, 1170, Brussels, Belgium 

 

호찌민 사무소 

10F, The NEXUS building, 3A-3B 

Ton Duc Thang Street, Sai Gon 

Ward, Ho Chi Minh City, Vietnam 

  

 

 

본 뉴스레터는 현재 시행 중이거나 향후 시행이 예상되는 규재를 포괄적으로 해설한 것이 아니라, 작성자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부분에 한해서 그 개요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본 뉴스레터에 소개되어있는 의견은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아츠미사카이 

법률사무소 외국법공동사업 (‘아츠미사카이’)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자는 명백한 오류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하였으나, 작성자 및 아츠미사카이는  본 뉴스레터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작성자 및 아츠미사카이는 

독자가 본 뉴스레터에 의존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거래를 진행하실 경우, 본 뉴스레터에 

의존하지 마시고 반드시 아츠미사카이의 변호사에게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aplawjapan.com/en/professionals/takashi-tezuka
https://www.aplawjapan.com/en/professionals/yuka-daimon
https://www.aplawjapan.com/en/professionals/cheng-li
https://www.aplawjapan.com/en/newsletter/sign-up
https://www.aplawjapan.com/en/newsletter/
https://jp.linkedin.com/company/atsumi-&-sakai
https://www.linkedin.com/company/%E3%82%A8%E3%83%BC%E3%82%A2%E3%83%B3%E3%83%89%E3%82%A8%E3%82%B9%E7%A6%8F%E5%B2%A1%E6%B3%95%E5%BE%8B%E4%BA%8B%E5%8B%99%E6%89%80%E5%BC%81%E8%AD%B7%E5%A3%AB%E6%B3%95%E4%BA%BA
https://www.linkedin.com/company/atsumi-sakai-new-york-llp
https://www.linkedin.com/company/atsumi-sakai-london
https://www.linkedin.com/company/atsumi-sakai-europe-rechtsanwaelte-und-steuerberater
https://www.linkedin.com/company/atsumi-sakai-brussels
https://www.linkedin.com/company/atsumi-sakai-vietnam-law-firm

